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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오류, 국가 신용 저해하는 치명적 실수”

- 정부, 2016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 누락 

- 누락된 석탄 소비량 추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19.6백만 톤 증가 

환경부는 1월 2일 그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톤 ~ 8,892천 톤이 통계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발표

한 수치보다 약 0.8~19.6백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석탄소비량이 

누락된 채로 국가 통계가 발표되어 왔다는 것은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

한 사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매년 UN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방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억 2,429

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에 발표한 잠정치보다 7,100만 톤이나 늘어난 수치다. 

9월에 발표한 잠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 적용했던 ‘1996년 IPCC 지침’에 따른 수치

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

준인 ‘2006년 IPCC 지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IPCC 지침’은 기존의 ‘1996년 IPCC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더욱 세분화ㆍ정교화된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1996년 IPCC 지침을 폐기하고 2006년 IPCC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100만 톤이나 늘었다는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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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배출량 목표인 436.6백만 톤 달성을 위해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현 정부는 2029년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루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수립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정으로 향후 감축 경로는 더욱 가

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2035년 NDC를 수립 중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형감축경로에 맞는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오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용을 회복하는 길은 오

직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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